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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NGO (N 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은 비정부기구이자 비영리기구

로 권력이나 이윤을 취하는 대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고 세상의 공공선

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 최근 NGO가 우리사회에서 보

여준 활약상은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서도 NGO의 전성시대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우리나라 환경 NGO가 국가 환경 정책 결정과

정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 보여주고 있다. 환경 문제는 추상적이고

범위 역시 다양하므로 객관화가 불가능한 분야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다

른 어느 분야보다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 환경정책

의 형성과 집행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환경정책이 전문성

보다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 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환경행정체계는 지방은 배제된 채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돼 있으며, 또 환

경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부처, 청 등에 산재해 있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정책 집행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 NGO가 펼쳤던 다양한 활동들을 분석해본 결과,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 운동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동강 살리기 운동에서 민간 환경단

체는 집요하면서도 다양한 전략으로 정부의 동강댐 건설 정책을 백지화하

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가 댐 건설 예정지역으로 고시까지 한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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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뒤집음으로써 환경NGO의 위상은 정부 정책에 딴죽이나 거는 반사회단

체에서, 정부나 기업과는 독립된 명실상부한 제3의 섹터(the third Sector)

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1991년 정부

는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공동

조사, 설계 등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과 9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한 다음에

야 정부가 정책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점에서 민간환경단체 활동의 한계를

노출시킨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환경보전활동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과, 환경운동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정책적 배려

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두가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첫째, 환경NGO가 국가정

책에 실지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왔는지 실증적, 경험적 측면에서 연구했

다. 특히 동강댐 건설계획 철회 과정에서 민간환경단체가 어떻게 정부, 국

회, 지역주민, 언론과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검토해

보았다. 둘째, 여전히 재정, 회원, 시민의식 면에서 아직 열악한 수준을 벗

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NGO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았다.

제1장 서론 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 연구 방법을 개관하였다.

제2장 환경 정책 결정 과정과 민간 환경 단체의 역할 에서는 정책 대상

으로서 국내 환경 문제의 특징을 고찰하고 기존 연구 문헌을 통해 국내 환

경 행정 체계와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제 2절에서는 환경

정책 결정 과정의 역학 구조를 알아보고, 제 3절에서는 연대별 주요 민간

환경운동을 살펴보고, 환경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국내 민간환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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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4절에서는 민간 환경단체의 역할

과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제 3장 동강 댐 건설 백지화 운동 사례연구 에서는 본 논문의 구체적

연구를 위한 사례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동강 댐 건설 철회과정에서 민간

환경단체와 정부, 국회, 지역주민, 언론 등이 보여준 다양한 활동을 고찰하

였다.

제 4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하

고, 연구의 일반화로서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NGO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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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한국의 NGO는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 불과 1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제5의 권력으로 불릴 만큼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

다. 시민단체의 달라진 위상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가 연대해

이루어낸 낙천, 낙선 운동을 비롯, 신문과 방송에서 NGO 활동에 할애하는

뉴스 량을 통해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심지어 1999년부터 몇몇 일간지에

서는 `NGO면 을 신설, 시민운동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면에 소개하고 있

다. NGO의 시대 NGO의 르네상스 시대 라 부를 만큼 시민사회단체

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시민

단체의 영향력이다. 주요 정책 의제 설정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에 이르

기까지 이제 NGO를 빼고는 그 어느 것도 이야기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환경전문 NGO라고

할 수 있는 민간환경단체들은 그 동안 굵직한 환경 현안을 다루어 오면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환경 NGO의 역할을 살펴보고, 실지로 국가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 환경 NGO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 왔는지 분석해 보고

자 한다. 환경 NGO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와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결정 과

정에서 환경 NGO가 어떤 역동적인 역할을 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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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내 환경 정책의 특징과 환경 정책 결정 과정의 구조를 파악하

고, 둘째, 민간환경단체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 결정 구조 속에서

민간환경단체들이 펼쳤던 주요 활동과 영역을 분석해 본다. 셋째, 실제로

동강 살리기 운동에서 민간 환경단체가 펼쳤던 활동 사례와 환경 시민단체

의 거센 반발과 정부와의 치열한 논쟁 끝에 당초 댐을 건설하려 했던 정부

가 어떻게 댐 건설 백지화 방침을 굳히게 되는지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민간환경 단체의 역할이나 참여 활동이 국내 환경 정책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가 분석하고 바람직한 환경정책 결정 과정을 위한 민간 환경운

동의 대안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인 민간환경운동 단체의 범위는 환경부에 등록한 단체와 이

러한 제도적 구속에서 벗어나 급진적 활동을 하는 비 제도권 환경단체들

모두를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동강 댐 백지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집중 분석했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질적 방법인 문헌 분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문헌

분석으로는 기존의 연구문헌, 통계자료, 민간 환경단체의 내부자료,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본적 시각 및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또 인터넷상에 게시되고 있는 각종 자료도 활발하게 이용하였다. 우리

나라 환경 단체의 현황, 정부의 환경 정책 결정 과정, 세계의 환경단체 활

동 등은 각종 문헌을 중심으로 관련자료를 검토된 내용이다.

한편 문헌 분석에서 오는 구체성 결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례연

구 방법을 병행했다.

사례 연구는 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민간환경단체 활동을 보도했던 당시

신문과 잡지를 바탕으로, 환경 NGO 관계자와의 전화 상담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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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논의 전개 방식은 민간환경 단체 활동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동강댐 건설 백지화 운동을 전개했던 민간 환경 단체의 활동 내용을 실증

적으로 대입,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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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환경정책 결정과정과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제 1 절 우리 나라 환경 정책과 결정 과정

1. 정책 대상으로서 국내 환경 문제의 특징

환경문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 개발 소비 생산 소비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개발과정에서는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이 따르고 생산과

정에서는 매연 폐수 폐기물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1) 소비

과정에서는 난방 연소 생활하수 쓰레기 등 다양한 오염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다양성은 곧 계량화가 어렵다는 특징도 동반한다. 또 객관화도 어렵다.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환경의 가치를 수치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또 환경 문제는 문제의 발생에서 결과나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환경오염이나 자연파괴가 5년, 10년을 두고 나타날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나 영향이 나타난 후에는 원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환경문제를 접근할 때는 더더욱 주관성이 개입하기 쉽다.

원인과 결과를 밝히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환경문제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인과 결과를 밝히기 어렵다는 것

은 환경문제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1)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신서,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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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환경문제는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오염물

질은 대기, 물, 토양 등 이동 과정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 국내 환경 행정체계와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

(1)국내 환경 행정체계

환경부는 우리 나라 환경 행정의 주무 부서이다. 환경부는 환경 관계

법령의 제정과 규제 기준의 설정 등 환경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그

집행 책임은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다. 환경관리청은

특별지방환경행정기관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환경오염도 측정 및

오염물질 시험분석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오수 분

뇨 축산 폐수의 수거 및 매립 업무 등 환경관리청과 환경행정기능을 분담,

집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 환경행정체계는 환경부가 국가 전체의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

의 정비, 규제기준 설정 등 중추적인 환경보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특별

지방행정환경기관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에 따라 4개

환경관리청 이 설치돼 있다. 이들 4개 지역 밑에는 2차 지방환경행정기관

인 4개 지방환경관리청(원주, 경인(한강환경관리청과 인천지방환경관리청

통합), 대구, 전주 지방청)이 설치돼 있다. 또 배출시설 밀집 공단의 환경관

리를 위해 1, 2차 지방행정기관 소속으로 환경출장소 8개소(춘천 북부 울

산 포항 구미 청주 제주 여천 출장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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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67년 보건사회부 공해계에서 시작, 1973년 환경행정전담과

인 공해과로 확대됐다. 그 후 수 차례 확대 개편을 통해 1980년 1월에는

당시 보건사회부의 외청이 환경청으로 확대됐으며, 1990년 1월에는 환경청

이 환경처로 승격돼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정책을 수립, 시행하

게 됐다.

이후 1994년 1월 낙동강 수질 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 방침에 의해 건설부 상, 하수도국 3개과(수도정책과, 하수도과, 수

도관리과)와 보건사회부의 음용수 관리과가 환경처로 이관하면서 환경처

수질보전국 내에 상수원 관리과가 신설되고, 수도정책과, 상수도과, 음용수

관리과, 하수도과를 묶어 상하수도국을 신설하게 됐다. 1994년 12월에는 환

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됐다.

1998년 2월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으로 내무

부로부터 자연보호운동 및 국립공원관리 업무를 인수하면서 자연보전국에

자연공원과를 새로 만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이관했다.

1998년 12월에는 환경공무원 교육원을 폐지하고 국립환경연구원에 환경

연수부를 설치하여 서무과, 기획과, 교학과 3과를 학사과, 교육과로 축소

개편했다.

1999년 5월 2차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정책실을 환경정책국으로 축소하

는 등 2실 5국 3관 36과를 1실 6국 3관 33과로 하여 1실 3과가 축소됐다.

수질보전국의 환경조사과를 폐지하였으며 상하수도국의 1과를 폐지하여 수

도정책과, 수도관리과, 하수도과를 두게 됐다. 또 환경교육과를 민간환경협

력과로, 폐기물 자원국의 폐기물 관리과, 폐기물 시설과, 폐기물 재활용과

및 유해물질과를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과, 자원재활용과 및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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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했다.

(2)환경 정책 결정과정의 특징

환경 정책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과학적 조사와 연구 결과에 기초한 정

확한 원인 파악과 이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의 형성과 집행이 필요한 정책분

야이다. 왜냐하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많은 환경정책이 이러한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 되어왔다.2)

또 환경 정책 및 집행 기능이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돼 효율적인 환경관

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관리청이 광역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정책 집행을 해 온 것이

다.3)

한편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행정에 배정된 저예산과 전문인력 부

족 등으로 아직까지는 스스로 환경정책을 결정, 집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실정이 아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관계법령의 제정과

규제기준의 설정 등 환경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그 집행 책임은 환

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돼 있다.

환경행정체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환경관리기능이 중앙정부의 부, 처,

청에 산재돼 환경부가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

2) 이창원. 녹색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진단. 한국행정학회 2000년 기획세미나 발표

논문집 '새천년을 향한 환경행정:정책비전과 전략 ' , 2000.
3) 이주희.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 새천년을 향한 환경행정:정책 비전과 전략. 한국행정

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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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물론 환경업무는 복잡하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관계로 환경부 단

독으로 모든 환경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환경관련 부처만

해도 15개. 중앙 행정기관에 대부분의 환경업무가 다양하게 산재돼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처에는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의 종합 조정, 방사능

방호대책의 수립 시행, 농림부에는 농산 분야 공해대책, 산업 자원 부에는

독극물 수출입 및 산업폐기물 수입규제, 건설교통부에는 국토 건설이나 수

자원의 종합계획의 입안 조정, 노동부에는 직업병의 예방대책과 작업 환경

개선, 문화관광부에는 희귀 동식물 등 천연기념물 지정 및 보호 관리, 해양

수산부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및 공해대책, 항만 오염방지대책, 산림청에는

산림기본 계획 수립, 농촌진흥청에는 토양검정의 개량 지도 등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정책의 수행이 곤란한 실

정이다.

각 부처간의 정책방향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모순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 분야의 일이 타 분

야와 연계됐을 때 부서간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행정풍토도 아니며,

많은 국가 경영전략이 경제논리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환경정책을 결정하

는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우려,

소위 개발부서와 보전부서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부처간 업무조정을 보장

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미국이 다양한 환경관리법 체계

와 행정체계로 인해 환경 행정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처럼 우리에

게도 부처간 갈등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 8 -



예를 들면 산업정책과 관련,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환경단속권한을 둘러싸고는 행정자치부와 환경부와의 갈등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간척사업, 산림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농림부와 환경부

의 갈등 등도 겪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 정책을 둘러싼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정책적 갈등, 간

척사업을 둘러싼 농림부와 환경부와의 갈등, 경유차와 디젤유에 대한 부담

금 문제를 둘러싼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와의 갈등 등 환경정책 관련 부서간

의 갈등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공단내의 배출업

소에 대한 단속권한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인 권한

이양을 반대하고 있다. 4)

<그림2-1> 환경부 조직도

자료:환경부 환경백서

4) 문태훈.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중앙부서간의 갈등과 조정.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새 천년을 향한 환경행정:정책 비전과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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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역학 구조

기존의 환경 정책은 주로 정부가 주도해왔다.5) 정부가 주도하여 주요

오염배출자인 기업이나 가계를 압박하는 방식의 환경정책이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은 규제 위주로 추진돼왔다. 발생

한 오염물질의 사후 처리와 관리에 치중하여 환경오염의 근원적, 사전적

해결에는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행정은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중요

한 역할 자로 등장하면서, 환경정책의 기조도 즉각적이면서도, 사전예방 적

인 정책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 정책의 참여자는 크게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 참여자로는 대통령, 정부, 국회 등을 들 수 있으며 비공식

적 참여자로는 일반 국민, 언론, 정당, 이익집단 등을 들 수 있다. 민간환경

단체는 이 가운데 대표적 이익집단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환경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정책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르다.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정책은 환경부 내부의 의사 결정 절

차에 따라 결정되며,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은 먼저 환경부

내부의 의견을 결정한 다음, 관계 부처 실무자간의 조정을 거치게 된다.

또 이러한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는 정치권의 입김도 작용하게 된다. 여

당은 당정회의, 야당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미

치게 된다. 아울러 환경단체 등도 관계기관에 의견제시, 로비활동, 여론 형

5) 새천년을 향한 환경행정:정책 비전과 전략.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pp

11- 46.이종일 경일대 행정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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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 방법을 통해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환경정책이 의제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다양하다. 보통 환경문제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민간환경단체나 환경오염 피해지역의 주민집단. 민

간 환경단체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의제로 설정한 다음,

정부가 이를 검토,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혹은 대통령이 국정전반의 최고 책임자로서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환경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관계 부처 협의를 끝낸 후에는 환경보전 위원회

를 거친 후 국무회의로 넘겨진다. 국무회의에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환경정책이 확정된다.

민간환경단체는 이처럼 환경정책 결정에서의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환경문제는 가치와 기술의 문제라는 점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도 정확한 해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상

충되는 가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 가지 기술 중 어떤 기술을

채택해야 할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문가 집단이 내린 환경정책 결정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견해

나 이해 관계와는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 곧 환경 NGO의 참여

는 환경정책결정에서 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줄이며, 정치적 갈등의 여지

를 줄이고, 나아가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

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 가운데 환경정책은 결정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6)

6) 박순애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새천년을 향한 환경행정:정책비전과 전략. 한

국행정학회 P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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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환경 정책 결정 체계

자료: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p251

제 3 절 민간 환경단체의 역할

1. 민간 환경 NGO 현황

'시민의 신문이 펴낸 전국 시민 단체 총람 에서 보면 1999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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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NGO (N on Governm ental Organization) 7)수는 1만 2천여개

로 1997년에 비해 20%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

시되면서 시민단체의 활동도 활성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극에 달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NGO란 용어는 유엔에서 처음 사용됐다. 유엔에 다양한 부속기구들이 생겨나고, 동

시에 국제사회에서 민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유엔기구들은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단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됐는데 이때 사용된 용어가 NGO였던

것이다. 이때 NGO라는 말은 기존의 정부기구가 아니고 민간단체라는 뜻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에서는 비영리단체라는 뜻으로서 NPO(Non Profit Organization )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조직이 기업이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활동의 목표인 반면, NPO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특

별한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용어에 대한 비판도 많다. 유엔은 외교적 지위를 국가대표들의 회의이고 ,

NGO 는 외교적 지위를 갖지않은 단체를 부르는 권위주의적이고 차별주의적 용어

란 것이다. 또 엄밀히 말하면 비정부기구에는 시민단체들만 아니라 기업이나 이해

집단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운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라

는 지적도 있다.

최근 시민사회운동의 개념을 내포하면서 동시에 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들을 소개해본

다.

1.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시민사회단체

2.CBO(Community Based Organizaion)지역의 시민사회에 토대를 둔 단체라는 뜻. 지

역사회, 시민사회단체의 의미를 강조.

3.CB- NGO(Community Base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지역의 시민사회에 토

대를 둔 NGO.

4. PO(People ' s Organization )사람들의 조직, 민간 조직이라는 뜻.

5.PVO(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사적이고 자발적인 영역이라는 뜻.

6.CMO(Civil Movement Organizaion)지역공동체 조직. 중앙조직이 아니라 지역에서 형

성되고 자라나는 풀뿌리 단체라는 의미.

7. VS(Voluntary Sector )권력이나 이윤 추구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영역이라

는 뜻.

8.제3섹터 정부를 제1섹터, 기업을 제2섹터라고 보았을 때 시민단체의 영역은 세 번째

섹터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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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환경 관련 NGO는 조사 발간 부서와 자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보이고 있어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는 하나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2000년 6월 현재 140개이다. 이는 등기된 환경부 소관 단체

이며, 비 등기된 환경부 등록단체도 29개에 이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비 등

기된 환경부 등록단체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환경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NGO들은 실제 운동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환경단체가 회원, 재정, 지

식의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행사나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환경의식 또한 동면상태와 가까워 가까운 시일 내에 환경 단체가

실천적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환경단체들이 전국 차원의 운동 형태로

바뀌어 가고, 운동 영역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게 확대돼 나가고 있

다.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공해추방운동연합과 8개 지역환경단체가 통합하

여 발족한 전국 조직이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은 1988년 3개의 환경단체가

통합, 창립했다. 2000년 6월 현재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은 7만 1천여명. 이

가운데 4만 2천명이 서울 환경운동연합 소속이다.

환경운동 연합은 2000년 6월 현재 200명의 상근 활동가(중앙과 서울 72

명), 이중 중앙환경운동연합 47명8)9)와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돼 활동하고

8) 환경운동연합 상근활동가 (국장급 이상)의 학부 전공 상황.

최재숙 숭의여전 도서관과, 안명균 연세대 전산과, 김혜정 건국대 중문학과, 박미

경 전남대 국문학과, 문창식 경북대 전자공학과, 유수훈 연세대 신학과, 황상규 서

울대 공업화학과 , 홍혜란 방통대, 박진섭 한국외대 노어과, 추경숙 강원대 회계학

과, 김정수 서울대 곤충학과, 양장일 서울대 생물학과, 최예용 서울대 산업공학과,

김종남 충남대 행정학과, 이성근 성심외국어전문대, 박일선 인하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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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원봉사자 중에는 포스터나 팜플렛 디자인을 맡고 있는 디자인 전

문 교수를 비롯, 환경통신원으로 활동하며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4,500명에 이르는 서울의 개인택시 기사 들까지 있다.

그림<2-3> 환경운동연합 조직도

자료:환경운동연합

9) 양장일 환경조사국장은 동강댐 백지화운동을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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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단체의 위상이 급부상하면서 많은 고급인력들이 시민단체를

지망하고 있어 그 동안 구성원의 전문성의 부족 이라는 환경NGO의 고

질적 지적도 불식되고 있다. 서울과 중앙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72명의 상

근자 중 7명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다. 이중 2명은 생물학과 지질학 박

사학위 소지자이다. 또 5명이 에너지, NGO 등을 전공으로 해 미국, 독일

등으로 유학을 떠난 상태이다. 이외에도 30여명의 대학 교수가 핵, 에너지,

수질, 갯벌, 야생동물, 생명안전, 대기 등 전문 분야에 걸쳐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조직의 각 분과 지도위원을 전문분야 별로 살펴보면, 국

제협력위원회 이상곤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이시

재 소장(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시민환경정보센터 강명구 소장(서울대

신문학과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 공익환경법률센터의 김호철 소장

과 여영학 부소장은 둘 다 변호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문적 지식을 필

요로 하는 환경조사국의 경우 학부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혹은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1년 창립됐던 배달환경연구소는 1993년에 배달환경클럽으로 전국

조직을 갖추었고 1994년에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과 녹색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통합돼 배달녹색연합으로 재 창립됐다. 이외에도 경

실련, 한국 YMCA연맹 의 각 지부조직에서 지역활동의 일환으로 환경운동

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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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민간 환경 운동

(1)1960년대

우리 나라 최초의 환경운동의 시작은 1966년 5월 부산 감천 화력발전소

의 매연 분쟁사건 발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까지 보여준 민간환경운동은 대규모 공단이

건설되면서 주변에서 생계 터전을 잃거나 생활상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

민들이 벌이는 생존권 보장 차원의 주민환경운동이었다. 1960년대부터 시

작한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울산 온산 부산 마산 여천 등 공단 지역에 극

심한 공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경제 성장 제일주의와

억압 일변도의 사회 상황은 생활방어형 형태의 과격한 환경운동을 이적 활

동 내지는 반정부 활동으로 매도해 피해지역의 주민운동은 사회의 별다른

관심을 얻지 못한 채 고립되어 갔다.

(2)1970년대

1970년대 후반 들어 주민환경운동의 횟수가 증가하고, 운동내용도 집단

이주, 공해시설의 입지 반대 등 보다 치열한 형태로 발전해갔다. 1975년

한국환경보호 협의회 라는 단체가 결성됐으며 이후 환경보전협회 자

연보호중앙협의회 환경 교육회 등 단체가 생겨났으나 순수 한 민간 비

영리 조직이라기보다는 관변 단체 성격이 강했으며 문화운동 적인 성격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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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0년대

환경운동의 역량이 사회운동의 중요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환경운동이 본격적인 민간전문 환경단체에 의해

사회변혁운동의 한 영역으로 주도되기 시작한 것이다. 반공해 운동이 공단

지역 뿐 아니라 대도시 등 전국적 차원에서 시민환경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 이러한 운동을 지원하는 전문 환경운동 단체 들이 결성된 것

도 같은 시기이다.

1982년 한국공해문제 연구소 가 당시 몇몇 종교인과 지식인들을 중심

으로 해 문을 열었으며, 1984년 12월에는 반 공해운동협의회 , 1986년에는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등과 통합해 1988년 전국적이면서도 각계 각층

에 기반을 둔 공해추방운동연합 이 결성됐다. 이외에도 1988년에는 목

포녹색연구회 , 1989년에는 부산공해추방시민운동연합회 환경과 공해 연

구회 울산 공해추방운동연합 등이 잇따라 생겨났다. 공해추방운동연합

은 환경운동연합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4)1990년대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환경 NGO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

작했다. 환경운동이 사회운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으며, 환경문제

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의 규모가 커지고,

질적으로도 향상됐음은 말할 나위 없다.

또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종교 단체 들도 환경 운동에 가담하기 시작

했으며, 이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기존의 많은 사회 단체들도 환경

문제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1991년 환경정책연구소,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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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는 여성들,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 녹색평화시민운동연합,

녹색삶 실천을 위한 시민의 모임 등이 설립됐으며 지방에서는 같은 해 충

남공해추방운동연합, 배달환경연구소, 대구공해추방운동협의회, 남 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마산 창원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낙동강 살리기

운동협의회, 공해추방 인천시민의 모임, 환경보전 대전시민연합 등이 설립

됐다. 또 1992년에는 자원재활용시민연대회의,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대한

YMCA연맹,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

개 단체가 환경사회단체협의회 를 결성했다.

(5) 환경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국내 환경운동

환경 NGO가 환경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 환경 사건으로는

1990년도 정부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시도에 저항한 안면도 사태, 1991

년 구미공단에 위치한 두산전자에서 자행된 페놀 사태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시민단체들이 환경 운동에 대한 경험이 일천했

고, 환경 운동에 대한 일반의 관심 역시 저조한 상태로 정부나 국민의 환

경의식을 고양시키는 데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환경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정도의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대구지역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민간환경 단체가 조직돼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1차 적

으로 YMCA나 주부아카데미 같은 사회운동 단체들이 대응을 하기는 했지

만 환경운동이 축적돼 있지 않은 단체들로 문제 제기 수준에 머무를 수밖

에 없었다.

이어 대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9개의 사회 및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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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돗물 사태 시민대책회의 를 구성했으나, 사고 당시 원수나 수돗

물에 포함된 페놀 성분을 측정하지 못해, 역시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시민규탄대회, 시민 토론회, 진상보고대회 등을 개최하고 두산전

자 계열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일

깨우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기는 했다. 환경부(당시 환경처) 장관, 차관이

문책 경질되고 정부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깊고 지속적으로 관심

을 기울이게 한 것이다. 또 시민대책회의에 소속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낙

동강 살리기 운동협의회 와 대구공해추방운동협의회 가 결성됐다. 대구

공해추방협의회는 대구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설립된 전문 단체로 민간환

경운동이 아마추어적 성격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성격으로 전환돼 가고 있

음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가 됐다.

이보다 1년 앞서 발생했던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계획에 반대해

보여 주었던 주민저항운동은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사는 배제하고, 환경정

책을 비밀리에 밀어붙였을 때 폐쇄적인 정부의 정책 결정에 주민들이 얼마

나 적대감을 보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페놀 사태와 달리 환경운동단체가 발빠르게 움직여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당시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계획이 언론에 발표

되자마자 불과 10시간 만에 서산 태안 지역 공해추방운동협의회 가 결성

됐고 같은 날 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광주환경공

해 연구회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핵발전소 추방운동본부가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안면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계획에 반대해 전개됐던 환경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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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은, 안면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노력이 부족했던

정부에 반해, 이를 역이용,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과장되게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저항 운동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환경운동단체가 정

부와 국민간의 이러한 미묘한 갈등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저항운동의 효과

를 극대화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환경 NGO의 활동이 집요하고 조직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이슈가 된 사건은 아니었다. 주민보상에 대한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일

방적으로 핵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야기된 정부

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저항운동의 배경이었던 것이다. 즉 아무리 국가적

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 홍보와 설득 없이는

지역 주민에게 원자력 시설은 저항운동만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

다.

3. 민간환경단체의 역할과 문제점

한국 시민운동의 모태는 1970-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환경운동만 해도 현실적 문제해결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정치적,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대안 제시 없는 환경문제 제기

는 대중의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자칫 민간환경단체 자체의 활동도 활성

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직의 전문화는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

정이다.

민간환경단체의 영향력 행사 방법은 제도적 방법과 비제도적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방법은 규모가 큰 환경단체들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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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나 정부 부처 관료 등 행정부에 로비활동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즉 국회 의원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제

공하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 법안을 작성하는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

치는 것이다. 또 환경운동단체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실질적 경험을 통해

각종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비판, 검토, 시행 촉구 등을 행

사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자문기구 참여, 청문회 등을 통한 진술 등도 비

제도적 방법에 포함될 수 있다.10)

환경정책 결정 참여자로서의 환경 NGO는 정부의 예산낭비나 정책 독

점을 막기 위해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민간환경단체는 정부와 국민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조직으로서 환경 정

책 결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같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환경단체의 정책 참여는 대개 비공식적, 정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책결정이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정에 참

여하기도 한다.

환경 NGO들은 정부의 환경관련 정책에 대해 단체 행동을 통해 환경문

제를 제기하거나, 구체화시키거나, 확산시키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

할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11) 1994년 발족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

합,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20개 민간 환경단체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

성됐던 민간 환경단체 정책 협의회 를 실례로 들 수 있다. 이 협의회의

위원장 직은 환경부 차관이 수행하며 매년 3차례 정기회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임시회를 소집,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자문을 하고 있

10) 오경택 지구환경정치와 환경운동 단체의 역할. 20세기 딛고 뛰어넘기 pp.197- 204.

환경운동연합 21세기 위원회 편.
11) 박석희 서울대행정대학원 논문 .민간환경단체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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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이 아닌 집행 과정에서는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소관업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을 통해

민간환경단체가 집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7년 환경부가 민간

환경단체에 대행했던 사무는 환경마크제작 등 9개에 불과했다.

실지로 환경복지가 효과를 거두고 정부가 환경정책 시행에 있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환경정책결정이나 집행

및 실행에 있어 민간환경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효율성, 다

양성, 신속성 면에서 민간환경단체는 정부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 환경 정책 결정에 있어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간환경단

체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여부는 그 사회의 정치

적 기회구조의 개방성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민간환경단체는 환경정책과 관련이 있는 환경부, 재정 경제부, 산업

자원부, 행정 자치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다

양한 환경 정책적 압력을 넣고 있는데 정치적 기회구조가 개방돼 있을수록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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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동강댐 건설 백지화 운동 사례 연구

제 1 절 사례 분석을 위한 분석 틀

그림<3-1>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분석

제 2 절 사례 개요

1. 사례 선정 이유

이 사례는 동강 살리기 운동에서 민간 환경단체가 1991년 1월 정부의

댐 건설 계획 (예정지) 발표 후,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5일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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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기념식에서 영월 동강 댐 건설 계획의 완전 철회 방침을 발표하기까지,

백지화 결정 과정에 이르는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

다.

동강 댐 건설 백지화 운동은 1990년대 환경 NGO를 중심으로 펼쳤던

민간환경 단체의 최대 이슈이자, 최근에 이루어진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중

가장 역동성 있는 사례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동강 살리기 운동을 선

정하게 됐다.

또 동강 댐 건설 반대 운동은 댐 건설 부지(예정지)까지 확정된 대규모

국책 사업을 환경보전을 이유로 철회하고 이룩해 낸 첫 환경 NGO 운동이

었다는 점에서 국내 최대의 환경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하다.

1998년 2월에도 환경단체와 학계가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댐 건설 계획

을 백지화시킨 예는 있으나, 내린천 댐은 부지까지는 확보되지 않은 경우

로, 동강 댐 건설 반대를 위해 환경 NGO들이 펼쳤던 조직적인 환경 운동

은 내린천 댐 백지화 운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동강 살리기 운동은 사전 예방 적 환경운동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

된다. 원인처방 식의 사후 중심적 환경 운동만으로는 다양화, 심화되고 있

는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강 댐 건설 반대 운동은 생태보전문제가 전국민적인 여론으로

확산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공한 환경운동사의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되는 사건이기도 하

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초기에는 환경오염 문제에 집중되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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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국민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생활환경의 문제, 생태환경의 문제, 그리고

이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져 가는 12)환경문제의 일정한 패턴

으로 볼 때,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은 그동안 우리 나라 환경운동사에서

볼 수 없었던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1999년 8천5백달러)가 넘으면서 나

타난 새로운 패턴의 생태환경 문제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또 이 운동은 영월주민으로 시작해서 환경단체, 종교계, 문화 예술계,

나아가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지구의 벗 같은 국제 환경단체 들까지 동참

하는 국제적 이슈로 이끌어 냈으며, 결국 정부가 동강 댐 건설 계획 백지

화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는 점에서 환경 NGO들에게 유례없는

성공적인 환경 운동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초기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 찬성 및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

태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우리 나라 환경 NGO들이 어떤 다양한 방

안을 동원, 지역 주민의 지지와 참여를 얻게 되었으며, 마침내 정부와 정치

권이 댐 건설 백지화 방침을 굳히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2. 동강댐 현황 및 사례 개요

동강은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을 흐르고 있는 강으로 북한의 금강산,

중국의 계림과 같은 수식어로 표현될 만큼 훌륭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

다. 동강댐 건설 예정지는 단층과 습곡, 절리가 발달한 석회암 지대로 동굴

12) 조명래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NGO 활동을 중심으로 환경과 생명

12(97.3)pp.160- 179pp. 환경론, 자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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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244개나 발견된 곳이어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만약 이 지

역에 댐이 건설된다면 불안정한 지층과 수십개의 동굴 및 지하동공으로 인

해 지반침하와 댐 붕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은 지리산과 비슷하며 한라산이나 설악산에 버금

갈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영월 댐 공동조사단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강 지역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고된 바 없는 동식

물 7종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다묵장어의 일종과 동굴성 거미류 2종, 동굴

성 갑충류 1종, 식물 3종은 세계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이외에도 동강일대

에는 1838종의 동물이 사는 등 육상식물의 4분의 1이상이 이 지역에서 출

현하고 있다. 이 중에는 천연기념물 13종, 멸종위기종과 보호종 23종 , 휘

귀 및 특이종 93종, 미기록종 39종, 신종 예상종 4종이 포함돼 있다. 또 식

물 952종에는 주요종과 희귀종이 188종, 멸종 위기종 4종, 보호종 30종, 신

종 예상종 3종이 들어있다.

동강 유역의 산림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이 생활사를 완결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먹이 단계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맹금류인 새홀

리기, 조롱이, 소쩍새 등이 발견되고, 나무줄기가 굵은 노령림에 나타나는

까막딱다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바위 절벽에 주로 나타나는 검독수리

가 서식한 흔적이 있다. 동강 유역에는 어류를 먹고 사는 검은댕기해오라

기의 서식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특히 동강유역은 비오리

와 원앙의 국내 최대 집단 서식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슬기, 잔새우를

먹고 사는 애반딧불이, 달팽이류와 작은 곤충을 먹고사는 늦반딧불이등이

발견되는 등 우리 나라 제일의 생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지역

의 구석기 유적은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여서 고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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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13)

댐 건설 계획이 입안된 것은 1990년 9월 대홍수 때문이다. 이때 단양,

영월 지역은 하천 범람 등으로 5,200억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남한강은 북한강보다 유역 면적은 1.2배 크나 홍수 조절 능력은 북한강

의 63%에 불과, 홍수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더구나 북한강에는 소양강

댐, 화천댐 등 크고 작은 댐이 많이 건설돼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이 비교

적 원활한 반면, 남한강은 충주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댐이 없는 실정

이다. 그나마 충주댐의 홍수 조절률은 소양강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교부는 홍수 직후부터 충주댐 상류에 영월 다목적 댐 건설을

추진, 1993년 초 남한강에서 발생하는 홍수를 막을 수 있고 2000년 이후

발생하는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동강 하류인 강원도 영월 읍 거운

리에 길이 325m, 높이 98m, 저수용량 7억여 톤 규모의 다목적 댐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완공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건교부의 영월댐 건설 논리는 처음엔 남한강 하류지역의 홍수예방을 위

한 홍수조절능력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다음엔 물 부족 현상에 따른 용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이 지역이 석회암 지대라는 사실이 판명 나면서 용수

로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다시 홍수조절을 댐 건설의 이유로 내

세웠다.

1990년 9월 한강 대홍수로 읍내가 수몰되는 호된 물난리를 겪었던 동강

하류 영월 주민들을 1993년 건설부가 마련한 댐 건설 계획안에 대해 처음

부터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은 않았다. 오히려 영월군 번영회와 단체들이

나서서 조속한 건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13) 공동조사단 보고서. 200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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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강 상류인 정선에서는 영월 댐이 건설되면 정선 읍 소재지가 수

몰 될 것이라며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이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영월, 정선 군민들 사이에 희비가 교차하던 영월 댐 건설 계획

은 1996년부터 반대운동이 우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7년 9월 댐 예

정지 고시 이후 정선 영월, 평창 군의 찬성, 반대 운동은 더욱 강렬한 형태

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민간환경단체는 97년 8월

부터 주민조직과 연결, 동강댐 반대 집회 및 시위를 활발히 갖기 시작한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이 동강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는 동강

에는 검독수리 금강모치 원앙 쉬리 갈겨니 등 희귀동식물이 살고 있는 등

뛰어난 자연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선읍의 고인돌 유적 등 보존해야

할 소중한 유산도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동강 유역에는 230개의 동굴

이 분포하고 있어 설사 댐 건설을 하더라도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었

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우리나라에서 댐 건설 추진이 어려워지면 물부

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006년 물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돼 앞으로 5-6년 후면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또 수자원 공사는 석회암 지대라고 해서 댐 건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

며 영월 댐 인근의 동굴 들은 모두 하천 인근에 분포하여 있고 동굴 분포

지와 유역 외부까지의 거리는 최소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누수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댐 누수 가능성 여부는 동굴 숫자가 아니라

수몰 지역 주변에 형성된 지하 수위와 물을 차단할 수 있는 불투수층의 존

재 유무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논리 속에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쟁은 무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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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라는 세월동안 지리하게 전개돼다 2000년 6월 5일 대통령의 동강댐 건

설 백지화 선언으로 일단락하게 됐다.

제 3 절 동강 댐 건설 철회 과정에서 참여 집단의 대응

1. 정부

(1)대통령

강력한 대통령제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가 정책결정 과정

에서 어떤 다른 의제보다 우선한다. 실제로 대통령의 지시는 동강 댐 건설

계획에서 백지화 결정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

을 알 수 있다. 곧바로 정책 결정 과정의 전환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동강 댐 건설계획의 시발점은 노태우 정부이다. 1972년 동강지역 대홍

수에 이어 1990년 9월의 한강지역의 대홍수로 강원도 지역이 큰 피해를 입

게되자 노태우 정부는 1990년 11월 영월 댐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라는 지

시를 건설부 수자원공사에 내렸다. 이후 동강 댐 건설을 둘러싸고 무려 10

년에 걸친 논쟁이 벌어졌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처음엔 동강 댐 건설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

다. 이 같은 김 대통령의 의지가 노출된 것은 3월 3일 KBS가 방영했던

동강 댐 특집 보도 . 김 대통령은 이 프로가 일방적으로 동강을 살려야 한

다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고 공개적으로 비판, 제작 방송사인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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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둘러 같은 달 18일 길 종섭의 쟁점토론에서 찬반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내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KBS의 동

강 프로가 방영된 직후 대통령은 우리 나라에 저렇게 아름다운 강이 있느

냐 면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많은 만큼, 대안을 검토해 보

라 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9년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동강 댐은 천혜의 아름다

운 자원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수해를 막고 2000년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고 다

시 한번 강력한 댐 건설 의지를 밝혔다. 3월 15일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 4

월 7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국정보고 회의에서도 대통령은 동강 보존도

중요하지만, 2000만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다 면서 물 부족 문제는 다른

해결 방법이 있지만 동강 댐이 없으면 수도권의 수해방지가 걱정 이라고

말함으로써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동강 댐 건설이 불가피함을 강력히 시사

했다.

그러나 같은 해 영월 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위한 환경 시민단체들의

집중캠페인이 시작되자 대통령은 4월 29일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조사기

관에 의뢰, 그 결과를 본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유연한 입장을 밝

힌다.

이후 동강 댐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1999년 8월 9일 대통령

은 처음으로 동강 댐 건설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며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여론을 수용할 뜻을 강력하게 시사, 영월 동강 댐

건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처음으로 재조사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대통령이 당초 댐 건설 강행에서 유보 쪽으로 심경 변화를 일으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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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는 1999년 4월 김진선 강원지사의 동강 댐 건설 반대 선언, 이어 나

온 강원도 의회와 18개 시, 군의회의 반대 의사 표명, 또 국책연구원인 한

국산업연구원(원장 이선)의 동강 댐 건설의 경제적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내용의 발표(99년 8월 4일)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00년

4월의 총선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 시기는 1999년 7월 국무총리실14) 수질개선 기획단이 주관하

여 재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 관리 정책 민간위원

회 를 설치하고 영월 댐 공동조사단 을 구성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이다. 당시 언론은 정부가 이미 동강 댐의 실시 설계를 마치고

건설 사무소까지 설치한 상태에서 댐 건설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댐 건설 포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했다.

영월 댐 건설 타당성 종합 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 은 박원훈 한국과학

기술원 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정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추천한 33명

으로 구성돼 1999년 8월 26일 발족했다.

공동조사단은 물 수급(6명), 홍수분과(8명), 댐 안전분과(6명), 환경분과

(8명), 문화분과(5명) 등 5개 분과에 걸쳐 한강수계 홍수 등 치수에 관한

사항, 수도권 물 수급에 관한 사항, 영월 댐 안전(누수)에 관한 사항, 영월

댐 건설이 환경 생태계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영월 댐 건설이 사회 문화

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했다.

영월 댐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과학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연

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한다는 목적으로 발족한 영월 댐 공동

14) 건교부는 영월댐 건설 사업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사업결정권을 총리실

수질기획단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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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당초 2000년 3월 정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총선을 의식한 탓인지, 정부는 6월에야 결과를 발표했다.

6월 3일 내놓은 최종보고서에서 동강 댐 공동조사단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현대 한국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부담 이라

면서 동강 댐 건설계획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발보다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우위에 두고 사실상 건설계획 백지화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공동조사단은 이 마지막 보고서에까지 동강 댐에 대

한 대안으로 홍수조절 전용 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 댐 건설에 미련을 보

였으나, 결국 홍수조절 댐 건설 계획 역시 철회됐다.

2000년 6월 5일 김 대통령은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장에서 멸종위기 동

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동강 댐 건설을 백지화하겠다

며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공식 발표했다. 같은 날 대통령은 환경문제

를 기업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

능 발전위원회 를 설치하는 한편 각종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사전조율과

상호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결정권자 입장에서, 댐 건설의 현실적 필요성과 환경, 생태계 문제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고충을 다분히 엿볼 수 있으나 대통령의 발언

이 오락가락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 중앙정부 :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는 환경보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처이지만, 우리 나라의 행

정 체계는 경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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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미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동강 댐 건설이냐 철회냐 하는 사안을 놓고 정부 조직상 건설교

통부와 상충된 입장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어렵기도 했겠지만, 일련의

환경규제 결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 환경부는 상대적으로 약한 정치적 위

상 때문에 동강 댐 건설 백지화 과정에서도 처음엔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

렀다.

환경부는 댐 건설 문제에 대한 협의 기관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영월 댐

건설 타당성 종합 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

을 고수했다. 하지만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건설부의 요청한 환경영향평

가 협의에 대해 환경부는 4차례에 걸쳐 보완, 재조사를 요청, 환경부가 동

강댐 건설 계획에 부정적 입장임을 명백히 드러냈다.

환경부는 첫 번째 보완요청서를 내려보낸 것은 1997년 8월. 같은 해 6

월 건교부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에 보완요청서를 내려 보내지만, 건

교부는 이로부터 50일 후인 9월 영월지역을 댐 건설 예정 지역으로 고지한

다. 우리 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부의 협의는 사업에 대한 승인과

거부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다만 조건적 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

기 때문이다. 15) 이어 98년 2월 건교부가 제출한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는

98년 3월 31일 추가보완을 요청했다. 이어 수자원공사가 보완해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9월에도 추가 보완할 것을 요구, 당초

1998년 말로 예정됐던 건교부의 댐 착공 계획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당시

환경부는 댐 건설 사업자인 수자원공사에 동강 댐 예정지의 지형, 지질, 동

15) 문순홍. 영월다목적댐의 전국이슈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제언. 동강영월댐

공동조사단 사회문화 평가팀 최종보고서.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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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수질, 수자원 분야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이를

반영한 보완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환경부의 추가 보완지시에 대해 당시 언론들은 환경영향평가 재

협의 과정에서 댐 건설이 유보될 가능성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게 됐

다.

당시 환경부는 동강은 생태가치 분야에서 멸종위기 종과 보호종이 다수

존재하고 인간의 간섭 없이 자연성이 잘 보존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수질보전 측면에서 동강에 댐이 건설될 경우 고랭지 채소 재배, 축산, 양어

장 등 오염원이 산재해 있어 1급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

다. 한편 98년 6월 문화재 관리국은 동강댐 수몰 예정지를 현장조사하고

동강에 댐을 건설하기 보다는 자연생태계를 보호해 명승지로 정하고 문화

재로서 보존해야 한다는 종합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한다. 이 기간 중 환경

부 는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동강 유역의 생태계 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이미 동강 댐 건설 불가의 입장을 굳혔던 것으로 보인다.

또 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

지만 1999년 3월 26일 안영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회 환경포럼에서

1997년 6월 건설교통부가 전달한 동강 댐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동강 댐이 건설되면 이 지역의 생태,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고

언급, 사실상 동강 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 입장을 표출했다.

환경부는 1999년 7월 동강이 화제가 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자 동강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일부 구간의 래프팅을 금지하는 등 동강 보호 대책을

마련, 영월 정선 평창군 등 자치 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건설교통부가 동강 댐 건설 계획을 처음 발표한 것은 1991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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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동강 댐 건설계획은 1990년 남한강 유역의 대 홍수로 인해 강원

영월 일대가 침수되는 등 5천200억 원의 피해가 났을 때 입안됐다. 16) 대

홍수 직후 한국수자원공사는 90년 12월 영월 댐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에 들어갔다. 영월 댐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지 한달 만에 발표한 영월 댐

계획은 물 부족에 대비한 용수공급과 홍수 관리라는 이유로 댐 건설의 당

위성을 주장했다.

당시 발표내용에 따르면 1996년부터 착공, 2001년까지 총 공사비 2천 3

백 27억원을 투입, 높이 103m, 길이 333m, 총 저수량 7억6천8백만t의 다목

적 댐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1995년 9월 건교부는 영월 댐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영월 댐과 횡성 댐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2002년부터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1996년 2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영월 다목적 댐 기본 및 실시 설계

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96년 10월 22일 주민설

명회 를 가졌다. 영월군은 개최했으나 정선군은 주민 설명회 자체를 거부,

설명회가 무산됐다.

구체적인 영월 댐 건설 계획은 건설교통부가 1996년 12월 수자원 장

기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혀진다. 2011년이 되면 약 51억 톤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34개의 신규 댐 건설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16) 1990년 9월 10- 12일 한강 대홍수로 서울이 물바다가 됐다. 서울 인도교에서의 유

량은 한때 초당 3만톤이 넘었고 수위는 위험수위 10.5m를 넘어 11.3m까지 달했다.

충주댐 상류 단양은 완전히 침수됐고, 한 강 하류에서는 일산 둑이 무너지는 바람

에 수많은 가옥과 전답이 물에 잠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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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1년에 1인당 물 사용량 17)이 1999년 408리터에서 2011년에는

480리터를 쓰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생활용수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데 현재 건설 중인 용강 남강댐 등 5개가 완공돼도 20억 톤이 부족하기 떄

문에 추가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8)

이외에도 건교부와 수자원 공사는 댐 건설로 한강 홍수 조절이라는 논

리도 내세웠다. 북한강 유역에 비해 남한강 유역은 충주댐 외에는 다목적

댐이 없어 홍수조절 기능이 취약하므로 남한강 중류지역과 수도권의 홍수

피해를 줄이려면 추가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19)

한국수자원공사가 1997년 3월 영월 댐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는

수자원공사 영월 댐 건설 사무소를 개소한다.

건설교통부는 1997년 8월 11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 1997_288호를 통해

댐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9월 22일 건교부 공

고 제 1997-305호를 통해 영월 다목적 댐 건설 예정지역을 고시했다. 당시

환경부는 건교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요청을 요구한 상태였으

나, 건교부는 영월지역을 댐 건설 예정지로 고지, 환경부의 보완요청을 심

17) 환경운동연합 자료는 건설교통부가 약 25억톤 가량 용수 수요를 과다예측한 것으

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절수 정책을 통해 최소한 21억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어,

절수 가능량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51억톤의 신규용수 확보만을 위해 댐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건교부의 존립 근거만을 마련하기 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18)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1인당 하루 409리터라는 말은 물소비량이 아닌 수돗물 생산

량이며 국민의 하루 물소비량은 250리터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반박했다. 그만큼 수

돗물의 누수가 심각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19) 영월댐 건설 찬성론자들은 1990년 단양 영월 지역 범람, 1995년 여주와 충주의 범

람 위기 등을 예로 들면서 소양강댐이나 충주댐이 한강의 수위를 낮추는데 크게 기

여하고 있듯 홍수피해를 줄이려면 추가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동강댐이 건설되면 동강 주변이 수몰 돼 백룡동굴 등 수많은 석

회암 동굴과 빼어난 절경이 물에 잠기며, 주변 생태계가 바뀌어 환경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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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98년으로 접어들자 건교부는 지역주민을 설득하고자 5월 토론회를 개

최하는 등 건설 논리를 홍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또 98년 8월초 전

국적으로 큰 비가 내려 큰 홍수가 나자, 고위급 당정회의에서 영월 다목적

댐 건설의 조기강행 입장을 피력한다. 건교부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

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을 1998년 정기국회 회기 내 법률의 제정을 목표

로 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교통부는 1999년 10월부터 담수용량 6억톤

의 영월 댐 건설 사업을 착수, 2005년에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강 댐 건설 반대투쟁이 가열되면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1999

년 2월 영월 댐 건설 예정 지에 대한 보다 정밀하면서도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영월 합동 평가 단 구성을 제의했다. 민간환경단체들은 동강 댐 건설

자체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며 평가단 구성에 불참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평가 단은 99년 2월 11일 출범했다. 또 건교부는 평가 단이 출범한지 일주

일만에 영월 다목적 댐 공사를 이르면 1999년 10월부터 건설을 시작, 2005

년에 끝마치겠다는 댐 건설 강행 방침을 밝히게 된다.

당시 건교부는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환

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 식으로 발표,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됐다. 1999년 8-9월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후

당정협의에서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의견을 조율한 후 추진하는 것이 당연

한 절차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관련 부처와 사전 조율 없이 이같이 앞질러 사업 착수

20)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1998년 정기국회에 환경분야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이

법률안이 법안 작성과정에서 환경사회단체나 지자체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작

성된 비밀행정의 표본이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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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발표한 것은, 수자원공사가 구성한 합동 평가단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답을 찾아가

는 꿰어 맞추는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

시 환경NGO들은 영월댐 건설을 전제로 한 합동 평가단은 들러리 일 뿐

이라며 참여를 거부했다.

더구나 건설교통부가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와 실업난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워 동강 댐 건설을 강행키로 했다는 점에서 민간환경단체로

부터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비난을 얻었다. 환경 단체들(환경운동연합)은

1999년 2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강지역 주민 40여명

과 동강 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또 3

월 15일에는 동강 댐 건설 백지화를 위한 기도회와 궐기대회를 잇달아 열

며 동강 댐 건설 계획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1999년 3월 21일 이정무 건교부 장관은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동강 댐을 짓지 않을 경우 2005년부터 수도권 주민들에

게 제한 급수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이라고 동강 댐의 비경이 사라

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수자원을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논리를 펴, 동

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뜨겁게 했다. 댐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장

관의 발언이 마치 댐 건설 추진 결정처럼 비쳐졌기 때문이다.

이에 당황한 국민회의21)는 건교부 장관의 발언 다음날 22일에 댐 건

설 당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 서둘러 여론 진화에 나서게 된다.

이에 1999년 3월 23일 건설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1) 국민회의 박광태 제2정조위원장은 동강댐 건설여부는 반드시 당정협의를 거쳐야한

다고 밝히므로써, 국회심의과정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건설여부를 결정지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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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건설 문제는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좀더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 및 안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댐 건설 여부는 판가름 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건설 타당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히게 되

는 것이다.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었다.

이처럼 댐 건설 만이 홍수 예방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완고한 입장을 보

이던 건설교통부는 총선을 한달 앞둔 2000년 3월 들어서면서 만일 당정

이 동강 댐을 백지화 하기로 결정한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 고 처음

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은 민주당이 동강 댐 건설 백지화 방침을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 짓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민주당이나 건교부가 이처럼 서둘러 동강 댐 건설 사실상 백지화 방침

을 밝힌 것은 동강댐 변수가 강원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

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환경단체와 강원도민의 표를

의식, 지금까지 미루어오던 백지화 결정을 이제야 내린 것은 시간조정의

의혹이 짙다 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두고 건설교통부마저 동강 댐 건설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뒤

집음으로써 동강댐 건설 백지화 사례는 우리나라 행정부가 정치판의 논리

나 결정에 얼마나 쉽게 좌지우지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

한편 사사건건 환경부와 건교부가 부딪힐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놓고 정

부 일각에서는 차제에 건교부와 환경부를 아예 합쳐 더 이상 논란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 역시 도시 개

발, 지역 개발과 물 문제를 나누어 추진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물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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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반발했다.

(3) 지방자치단체 : 강원도와 영월, 정선, 평창 군청

한편 강원도와 영월군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주민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내 각종 현안사업에 돈줄을 쥐고 있는 건교

부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난처한 입장 속에서 처음에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1995년 말까지만 해도 영월군청이

나 정선군청은 댐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영월군은 1995년

6월의 지방자치선거에서 영월 댐의 조기 건설을 공약사업의 하나로 내걸

정도였다. 정선군은 군민들이 댐 건설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기는 하나,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역시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997년 9월 건설 예정지가 동강으로 고시됐을 때도 영월군은 댐 건설

지원반을 신설, 처음에는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에 섰다. 그러나 시간이 지

나면서 주민들의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자 댐건설 대책반 으로 개명했으

며, 이어 98년 12월 김태수 영월 군수와 김원창 정선 군수는 댐 건설에 반

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1999년 2월 18일 건교부의 동강 댐 건설 강행 방침이 발표되자 강

원도와 영월군은 안정성 검토와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인데 건설 강

행을 발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면서도 명확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아마도 국책 사업에 대한 정면 반대 입

장을 밝히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2)

22) 한국일보 1999년 2월 22일자. 강원도, 영월군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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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월 댐 반대여론이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선 영월

평창 지역 군청, 군의회, 군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영월댐에 대해 의견을 교

환했던 김진선 강원도 지사는 1999년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강 영월

댐 건설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표

명했다. 강원도 동강 댐 건설 검토 자문단 의 조사 결과 동강 유역은 석

회암 지대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댐 건설에 따른 비용과 부담이 이 지

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 밝혔다. 23)

이 시점은 대통령이 4월 7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에

서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댐 건설에 한발 진전된 태도를 보였던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 국회, 정치권

환경 정책의 결정 과정은 하나의 정치적 절차로서 보통 국회는 이 과정

의 관련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여당은 당정 회의를 통해서, 야당은 국회 활

동을 통해서 환경 정책 안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동강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때는 1998년 7월20일. 국회

환경포럼(의장 김상현)은 포럼을 개최하고 24일에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는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강원도 영월 동강 다목

적댐 건설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환경포럼은 장을병

의원 등이 중심이 돼 동강 다목적 댐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에 관한 결의

안 을 국회에 제출하고 8월 3일에는 환경노동위와 건교위의 정식안건으로

23) 조선일보 1999년 4월 9일자. 김진선 강원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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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됐다.

1998년 19월 건교위 국정감사장의 쟁점은 강원도이었다. 같은 해 10월

26일 송현섭 국민회의 의원은 영월댐 수몰지 동굴 190여개에 대한 안전이

우려된다 면서 수도권의 홍수방비 및 용수확보는 평화의 댐과 화천댐의

연계활용을 통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11월 23일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영월댐 현지 시찰에 나서기도 했다.

1999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가 합동평가단 발족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

은 시점에서 댐 건설 강행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에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비난이 시작된다. 한나라 당은 바로 다음날인 19일 수자원공사 산하 수자

원연구소가 동강 유역의 누수로 결국 댐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는 데도 건교부가 댐 건설을 전제로 합동 평가단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형참사가 예고되는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3월 국회 환경포럼(회장 김상현)은 영월 댐 건설문제와 관련,

동강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99년 4월, 현지여론 때문에 98년 말 예정됐다

무산된 영월 댐 건설 예정지인 강원 영월 평창 정선 일대에 대한 현장 조

사에 들어갔다.

집권당인 국민회의는 1999년 4월까지만 해도 동강 댐을 추진한다는 당

론이었다. 4월 4일 박광태 제2정조위원장은 전체적인 물 수급을 고려할

때 댐 건설 추진이 바람직하다. 환경파괴를 막을 보완책을 건설 방침이 확

정되는 데로 내놓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 민주당(국민회의) 김원길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

원장은 선거를 한달여 앞둔 3월 22일(물의 날) 동강댐 백지화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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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총선 전 당정협의를 거쳐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키겠다고 내비쳤

다. 김 위원장은 동강댐 건설 반대 이유에 대해 동강댐 건설의 근거로 들

고 있는 홍수 예방과 물 부족 대비는 산림 녹화를 통한 녹색 댐 건설, 하

수 시설 개선, 기존 댐 연계 운영을 통한 저수량 증대 등으로 가능하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사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과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같은 당의 입장이 표명됐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수순이었다. 민주당은 백지화 방침을 발표하기에 앞서 공동

조사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영월 동강 댐 민간 공동 조사단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를 보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백지화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였으나 선거를 의식한 민주당이 이를 기다리

지 않고 돌연 백지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더구나 동강 댐 건설의 타당

성과 안전성 조사를 위해 정부가 외국회사에 용역을 주고, 사업 결정권을

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으로 넘기는 등 국책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하

다 하루 아침에 민주당이 이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선거전략 차원의

입장 표명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했다.

3. 지역주민

1990년 9월의 대홍수로 영월 평창 정선군 등 강원도 지역에는 사망 10

명, 실종 14명 등 31명의 인명피해와 2만7천 786명의 이재민을 내는 등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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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난 피해를 입었다. 1991년 건설교통부는 홍수재해 예방 대책으로 영월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영월군 주민은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정선군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 갈등관계를 표출시켰다. 당시 정선군

주민들이 반대 이유를 내놓은 이유는 일부 수몰예상 지역에 부동산 가격

하락, 수몰 예정지 기반시설 사업투자 기피, 이농현상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영월군 주민들은 수몰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댐 건

설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1996년에 이르러서는 50대 50으로 수몰 주민과

비수몰 주민 사이에 입장 차를 보이기 시작했다. 댐이 홍수 방지용이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 들의 의견이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1996년부터 댐 건설 추진을 예상하고 외지인들이

정선 신동읍, 영월읍 거운리, 정선읍 광하리, 평창군 미탄면 한탄리 등 수

몰 예정지의 농지와 야산을 사들이고 위장 전입하는 등 땅 투기가 본격화

됐다.

97년 9월 22일 댐 예정고시 발표 후 지역주민들은 이해에 따라 반대와

찬성 입장으로 엇갈린다. 수몰지역이 많은 정선지역의 경우 표면상으론 반

대입장을 보이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영월 지역은 영월 댐 건설 쪽으

로 가닥을 잡고 움직인다.

찬반의 입장은 수몰대책위와 백지화투쟁위원회의 활동, 두 개의 흐름으

로 크게 나타난다. 98년 3월 수몰지역 주민대책위원회는 영월 다목적 댐

조기결정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건교부, 환경부, 국회 등을

방문하며 8월에는 영월 댐 건설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건교부 수

자원공사 환경부 등으로 발송한다. 같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9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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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댐 백지화 3개(영월 정선 평창) 투쟁 위원회는 4월 영월 댐 백지화투

쟁위원회를 결성하고 6월 2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결의대회를

갖는다. 또 98년 8월에도 백투위는 동강 댐 건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를 연다. 이에 따라 98년 12월 4일에는 영월군수 김태수씨가, 같은 달 9일

에는 김원창 정선군수가 각각 댐 건설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다.

99년 3월 3일 KBS TV에 동강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동강 댐 이슈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같은 달 19일 영월군민들은 민간환경단체 등 전국의

동강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동강의 허리를 끊는 영월 댐 건설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는 총궐기 대회를 연다.

이렇듯 첨예한 대립 속에 2000년 6월 대통령의 댐 건설 백지화 선언으

로 주민들의 투쟁도 일단락됐지만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의 재정적 파산과

심리적 좌절은 지역주민만이 떠안기에는 너무 심각했다.

수몰예정 지역주민 3개 군이 밝힌 부채 규모는 약 150억 원. 562세대

2,000여명이 91년 댐 건설 발표 이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발생한 부채이

다. 특히 97년 9월 수몰예정지로 고시된 이후 건축규제 과수 약초 등 다년

생 식물 파종금지, 도로 등 기반 및 생활 환경 시설의 투자 제한 등으로

엄청난 피해가 누적돼왔다는 것이다. 2000년 6월 10일 동강댐 수몰예정 지

역 주민24)25)들은 동강 댐 건설 백지화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이 조속히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강에 배스, 블루길, 거북이 등 포식성 외래어 종을

24) 수몰예정지 주민은 영월, 정선 , 평창 등 3개군에 550여가구 1,800여명으로 약 10

여년동안 주택 증개축이 안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영농자금 지원 마저

중단되는 등 부채만 100억원이 넘는 파산 상태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25) 수몰지역 지구 주민들은 가구당 3000- 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실정으로 250가

구의 진 총 빚은 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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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해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무려 9년이 넘는 세월을 허비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가 부

채 지원대책 등 후속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4. 언론

1998년 언론은 간헐적으로 동강이슈를 TV나 신문, 잡지를 통해 내 보

내기 시작했다. 7월 언론은 환경운동연합이 동강 댐 백지화를 위한 규탄집

회 백지화 촉구 각계 원론 100인 선언 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특집, 인터뷰 등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8년 12

월 환경련과 영월 댐 백지화 3개군 투쟁위가 한강에서 벌였던 뗏목시위의

TV보도는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사무국장의 표현대로 동강댐 건설에 대한

여론 전환의 분수령이 될 정도로 파급효과가 컸다. 이어 10월과 11월 사이

에 TV에서 방영된 정선-영월 동강 강변 마을 애환 담아 100여리 유유히

K-TV 시민광장 등 동강 특집을 잇달아 보도, 시민들에게 동강에 대한 인

지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1999년 3월 동강 댐 반대를 위한 시민여론이 끓어오르고, 시민운동 역

시 활발해지자 동강 댐 관련 언론의 보도는 봇물 터지듯 이어져 1998년 한

햇동안의 언론 보도 건수를 훨씬 웃도는 건수를 기록했다.

1999년 3월 3일 KBS TV의 '동강 을 시작으로 사실 전달에만 그쳤던

신문과 방송들이 동강은 살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특집을 마련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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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BS 특집은 동강의 비경을 TV화면에 그득 보여줌으로써, 그 당시 정

부의 건설 논리에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없었던 일반 국민들 스스로 생태

계 보전 때문에 동강은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뇌리에 선명히 각인 시키

게 했다. 이어 한겨레신문이 3월 12일 동강을 자연 그대로 흐르게 하라

는 2페이지 특집 기사를 마련, 동강 댐 건설 예정지 르포를 한 것을 비롯,

사흘 뒤 한국일보는 5회에 걸친 동강 댐 총 점검 시리즈를 통해 여론조

사, 현지르포, 생태계 실태, 동강 댐 건설시 안전여부, 동강 댐을 위한 대안

등을 5회에 걸쳐 보도, 언론으로서는 최초로 분명한 목소리로 동강이라는

천혜자원은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이 우선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역 사

회의 환경 투쟁을 중앙 언론매체 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함으로써, 민간환경

단체의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은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됐다. 언론보도는 건

교부의 개발보다는 환경부의 보전 정책으로 기울어져 나중에는 물 아끼

기 캠페인 등 대안까지 모색했다.

모든 언론이 건설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었다. 대한매일신문은 4

월초 심층조명 영월 댐 시리즈를 통해 환경론에 가린 건설론 동강 주변

민심 르포 건설 6년간 65만명 일자리 등 환경보전논리에 대한 반박적 입

장에서 시리즈를 내기도 했다.

또 조선일보는 5월 17일 강원, 충북, 경기 지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

치단체의 단체장을 대상으로 긴급설문 동강 댐 관련 자치단체장에 물었더

니라는 설문조사를 통해 13명 가운데 8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다.

결국 이같은 언론보도는 동강 댐 건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촉매, 상승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시민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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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투쟁에는 시민운동가 뿐만 아니라 영화배우, 음악인, 만화가 등 문화계

인사와 나아가 세계적 환경단체까지 동참케 했다.

제 4 절 민간환경단체의 대응 활동

1. 국내 환경 단체의 활동

(1)1997년

동강댐 건설과 관련, 환경NGO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1997년부터 이

다. 처음 환경단체들은 동강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로부터 시작했다.

동강댐 건설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97년 말부터 이다. 1997년 8월 건교부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

한 법률을 국회에 상정하자 환경운동연합은 1997년 10월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표면화하기 시작한다. 1997년 10월 이 법을 반대하

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어 영월 동강 현장 답사 및 동강댐 반대 수상 시

위 등을 통해 동강 댐 건설에 대한 1차적 대응을 시도한다. 당시 환경운동

연합은 이 법을 저지하는 이유로 동강 댐의 불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강 유역에 240개 이상의 동굴과 물굴이 존재하며 댐 건설 이후엔 지진에

의한 댐 붕괴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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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97년 11월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37개 사회단체가 무분

별한 댐 건설 저지 및 댐 피해 대책 국민연대 를 결성하고, 무분별한 댐

건설에 반대하는 100인 선언문을 발표한다. 27) 이러한 저항에 부딪혀 국회

건교부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1월 12일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

한 법률 의 심사를 일단 유보키로 결정한다. 비록 동강 댐 건설 반대가 일

반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지는 못했으나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일부 민

간환경단체가 자체적으로 환경운동의 핵심과제로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1998년

1998년 환경운동연합은 토론회 개최, 동강 댐 현지 답사 등 온건한 방

법으로 동강 댐 건설 반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1998년 2월 25일에는

영월 다목적 댐 건설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3월 12일에는 건

설교통부 장관을 방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4월에는 사회적으로 영

향력 있는 인사들(교수, 사법연수원생, 단체 대표)에게 동강 댐 건설에 대

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동강 댐 현지 답사를 주선하는 등 자신

들이 동강 댐 건설반대 입장을 사회적으로 여론화하도록 힘쓰게 된다. 또

환경운동연합과 지역단체인 영월백지화 3개군 투쟁위원회와 지역 주민 150

명이 함께 수자원 공사 앞에서 영월 댐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도 했다. 영월 댐 백지화 3개군 투쟁위원회는 현지인이 중심이 됐던 댐 건

설 반대 단체로 1998년 4월 발족됐다.

26) 수자원공사는 석회암 지대라도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석회암 자체

가 단단한 암석이므로 댐 축조에도 이용되는 재료라는 것이다. 또 미국, 프랑스, 스

페인 등에서는 석회암 지대에 많은 대형 댐을 건설,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27) 무분별한 댐건설 저지 및 댐피해 대책 국민연대 선언문. 19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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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8월 건설교통부가 동강 댐 건설 조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여름

부터 동강 댐 건설 반대운동은 보다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

방식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28일 서울종묘공원에서

동강 지키기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 및 영월 댐 건설 반대결의 대회를

갖고 9월 한달 동안 영월 동강 지키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

다. 또 그해 12월에는 동강의 문화를 재현한 한강 뗏목시위를 벌여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동강 살리기 대형 퍼포먼스(10월 26일 광

화문 사거리), 기자회견(10월 26일) 사진전 등을 통해 동강 살리기 운동을

서서히 전국적인 이슈로 형성해 나갔다.

또 1998년 정기 국회를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은 총 5개 분야로 된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는 데, 이 중에는 영월 동강댐 건

설에 대한 정책제안서도 포함됐다.

이어 1998년 12월 11일에는 천구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영월댐

건설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작업에 들어갔으며, 12월 21일에는 박완서

정현종 안도현 김용택 정호승 이제하 은희경 등 문학인 207명이 동강은

흐를 권리가 있다는 성명서를 내고 건교부의 동강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3)1999년

이처럼 종교계, 문화계까지 동강 댐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1999년 2월 18일 건교부는 영월 다목적 댐 공사를 빠르면 10월중 착수하

겠다는 영월댐 강행 입장을 발표한다. 1999년 2월 11일 공식 출범한 영월

댐 합동평가단이 발족한 지 불과 일주일만에 댐 건설 강행키로 했다는 발

표는 민간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을 극렬한 형태로 전환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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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3월은 동강 댐 백지화 운동 기간 중 가장 반대여론이 뜨겁게 달

아올랐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환경운동연합은 사진포스터

전과 스티커 배포 등 활동으로 시작, 16일에는 동강댐 백지화 집중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영월 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전국 동시 다발 시위와 집회

를 벌이기 시작했다.

다음날인 1999년 3월 17일 영월지역 29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영월 댐

반대 범 군민추진 위원회는 댐 백지화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영월댐 반대 범군민 추진위원회는 아름다운 영월 지키기 협의회 를 중심

으로 결성된 단체로 군수와 군 의장 등이 공동대표로 참가했다. 3월 23일

부터는 각계인사 33인이 동강 댐 백지화를 촉구하며 33일간의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밤샘 농성에는 강원룡 크리스천아카데미 이사장, 시인 신경림,

김지하씨, 이세중 변호사,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들이 참여했으며 이에 지지의사를 밝

히며 농성현장을 방문한 시민만도 2,000여명이 넘는 등 엄청난 호응을 얻

었다. 사법연수원생, 영화계인사, 환경통신원 등이 단체 방문했으며,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등 교계 인사 등은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25일부터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YMCA등 시민단체들이 물 절약 범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물 절약 범국

민 캠페인은 우리의 물 정책이 무조건 공급위주 정책이라는 점을 반성하고

적은 양이라도 나눠쓰고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선회해보

자는 데서 출발한 캠페인이었다.

3월 30일에는 정찬용 광주 YMCA 사무총장, 윤장현 광주 시민연대 공

동대표, 정철웅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 공동 의장 등 광주지역 각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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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인이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4월부터는 동강 댐 건설 백지화 이슈가 환경운동연합 뿐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시민단체로까지 확산된다. 경실련 및 YMCA 강원도 협의회, 춘

천 환경운동연합 , 강원도 여성단체 협의회 등이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

표했고, 4월 30일에는 중앙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5월 15, 16일에는 영월 댐 백지화 3개군(영월 정선 평창) 투쟁 위원회, 녹

색연합, 동강 자연 보존연구 포럼, 우이령보전회, 자연의 친구들, 환경운동

연합 등 환경단체와 한국YMCA 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천주교 원주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종교단체가 참석 동강 살리기 범국민 한마당을 동강

상류에서 열고, 건교부의 환경영향평가단 해체와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

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이 서울을 거점으로 동강

댐 건설 반대운동을 펼쳤다면, 이들은 한 달에 한번 꼴로 서울에 상경하거

나 혹은 현지에서 시위를 펼쳤으며, 지방행사 때에는 서명운동과 현수막

부착 시위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1999년 6월 5일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 교사모임 이 역시 동강 댐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영월 동강 살리기 전국교사 1만

인 선언 을 발표했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단체와 연대하는 방법도 도입

했다. 1999년 4월 동강 댐 건설에 대해 그린피스(Green Peace), 시에라클럽

(Sierra Club), 월드워치연구소(Worldw atch Institute), 보스앤즈(Both

ENDS),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등 7개 국제 환경 단체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반대 서한을 보내는 등 동강 댐 반대 지지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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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99년 5월에는 제7차 람사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스페인 지구의

벗 , 일본 습지 네트워크, 오스트레일리아 습지 연대 등 각국의 비정부기구

와 지역공동체 대표들이 동강 댐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댐과 습지에 관

한 산호세 선언 을 발표했다.

1999년 6월에는 세계 최대 환경 단체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de Foundation)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동강의 영월 댐 문제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면서 한국내 동강 댐 반대 운동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과 김종필 총리,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 최중근 수자원공사 사장 앞으로

전자우편과 팩스, 편지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보낼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

성하기도 했다.

2. 민간환경단체 역할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알 수 있듯 민간환경운동 단체는 집요하면서도 다양한 전략으

로 정부의 동강댐 건설 정책을 백지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건설교통부는

몇차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환경 NGO의 거듭된 저

항에 이미 두차례의 환경영향평가와 공동조사, 설계 등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허비한 동강 댐 건설 계획을 9년만에 철회하게 된다.

더구나 공동조사단에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는 앞으로 국가정책의 타협

이나 협상 등 논란 해결 방식에서,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이 동강 댐 건설 계획 백지화에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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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미친 것은 확실하나 정부가 이미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허비한

후에야 정책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환경단체의 영향력

은 환경관련 부처에만 머무르고 개발 부처의 정책 결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수몰 예정지 주민들은 커다란 재정적 파산과, 심리적

좌절을 겪게 됐다는 점에서 국책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28) 등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1993년 제정된 현행 환경영향평가 법으로는 주민들의 정보 확

보 및 공론화를 위한 필요한 시간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환경단체는 정부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압력 행사방법으로 지역

주민의 의식전환을 유도해냈다. 댐 건설 이라는 일반 시민에 쉽게 와닿지

않는 주제였지만 동강현지 답사 및 트레킹, 뗏목시위, 서명, 레프팅, 퍼포먼

스, 사진전, 거리캠페인 등 각종 문화 사회적 행사 방법으로 지역주민은 물

론 각계 각층 시민들에게 동강은 그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 는 생태주의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리잡게 해, 댐 건설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 이들은 동강지역에 대한 지질 생태 문화재 등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

데이터를 내놓음으로써 시민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환경운동은 이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적이 거의 없다.

28) 문순홍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위원회 동강영월댐 공동조사단 사회문

화 평가팀 최종보고서. 영월다목적댐의 전국이슈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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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동강댐 건설 백지화 결정과정

1990년 9월 대홍수

1991년 1월 건교부 댐 건설계획 발표

1997년 3월 한국 수자원공사 댐 기본 설계 완료

1997년 5월 수자원공사 영월 댐 건설사무소 개소

1997년 8~9월 환경부 건설부의 환경영향평가 4차례 재조사 보완 요청

1997년 9월 22일 건교부 영월 다목적 댐 건설 예정지역 고시

1998년 3월 영월 댐 백지화 투쟁위원회 결성

1998년 12월 김 태수 영월군수, 김 원창 정선군수 댐 건설 반대 공식 입장 발표

1999년 3월 3일 KBS 동강 댐 특집 보도, 전국적 이슈 확산 계기.

1999년 3월 16일 환경운동연합 동강댐 백지화 급증 캠페인 선포식

1999년 3월 언론보도 건수 최고 기록

1999년 3월 23일 건교부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1999년 4월 8일 김진선 강원지사,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댐 건설 반대 의견 표명

2000년 3월 22일 물의 날 김원길 민주당 선거 대책위원장 댐 건설 백지화 입장 발표

2000년 3월 23일 건교부 동강 댐 백지화 안되면 대안 모색하겠다고 발표

2000년 6월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2000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장 대통령 영월 동강댐 철회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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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경 의식변화는 동강 댐 건설 백지화 운동을 민간환경단체의 운동

이 아닌,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이 환경문

제의 실태와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단체는 신문,

방송 등 언론과 온라인상의 인터넷을 활발히 활용, 국내 외의 폭넓은 지지

를 얻어낼 수 있었다. 시민 사회 운동의 조직적이고 연대적인 활동은 결국

환경운동의 강화로 이어지게 됐다.

동시에 민간환경단체가 정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부 부처 내

에서 비교적 위상이 약한 환경부의 정치적 발언력을 제고하는 데까지 영향

력을 미치게 했다.

이는 최근 환경 NGO를 바라보는 정부 입장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환경단체를 반사회 단체로 불온시하거나, 혹은 지원도, 규제도 하지

않는 방임적 입장에서 민간환경단체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하고 있으

며,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환경보전의 종합연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

다는 입장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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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그 동안 우리 나라 환경 NGO는 제도적, 법적, 재정적, 인적 제약 때문

에 국가 환경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환경 NGO를 적대적으

로 인식해 온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대나 1970년대

경제 성장 우선의 정부 정책은 당연히 환경보전정책을 상충적 개념으로 억

압할 수밖에 없었으며, 1980년대나 1990년대 민주화에 따른 다원화 사회에

이르러서도, 민간환경단체는 정부 정책에 배치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을 일

삼는 단체라는 것이 정부의 일반적 시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환경단체는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

었으며, 정부는 민간환경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발목 잡기 정책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우리 나라 환경정책에 있어서 민간환경단

체의 참여 영역이 1990년대 후반 들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정부는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전환하고 있으며, 환경

NGO 역시 국가 환경정책 결정 구조에 다양한 수단과 목적을 갖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 환경단체들은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환경운동을 통해 국가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의 폭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 역시

민간환경단체를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보기

보다는 환경당국의 정책을 지지해주는, 혹은 상호 보완해주는 관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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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의 동강 댐 건설 백지화 운동 성공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정부의 민간환경단체를 바라보는 태도도 변화하고 있다. 환경보전 정책이

더 이상 경제 논리에만 우선적 가치를 두지 않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논리를 조화롭게 펴 나가기 시작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동강 댐 건설 계획 철회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환경보전을 이유로 정부

스스로 백지화한 사례로, 과거 정부로서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더구나

동강 댐 건설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공동조사단에 민간환경단체가 선정한 대표가 참여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환

경정책 문제를 놓고 국가와 지역주민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이

를 해결하는 데 역할 모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동강 댐 건설 백지화 운동 성공 사례만으로 민간환경단체의 주

장이 옳았으며, 정부의 일관성 없었던 건설 정책은 100% 잘못된 것이었다

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강 댐 백지화 운동의 성

공사례가 과연 한국 사회를 위한 최선의 정책 결정이었으며, 옳은 선택이

었는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후

우리가 후세에 넘겨줄 유산이 동강 댐 건설 포기로 인한 물 부족현상일지,

물 부족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동강의 천혜자원이 될지는 어느 누구도

현 시점에서 장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동강 댐 백지화 운동 사례에서 민간환경단체가 보여준 성숙된

활동 모습은 지금까지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없어 시민 없는 시민 운동

이라 비판받을 정도로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환경 운동이 지역

주민, 나아가 국민의 지지를 얻는 시민 환경운동으로 활성화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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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환경정책 구조에서도 구조적으로 열악한 민간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정책 대안들이 폭넓게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환경단체 활동의 적절한 참여는 실지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

환경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 행정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도,

그 참여 요구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강 댐 백지화 운동 사례에서 보여주듯,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운동은

다양한 목적, 수단, 방법을 동원해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시위나 밤샘 농성 같은 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고전적인 방법 외에도 세

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 개최, 홍보, 교육, 정보교환, 공동연구, 연대투쟁

등 방법을 동원해 전국적이면서도 강력한 시민운동 방식을 이끌어 내고 있

다.

또 구체적 데이터 제시 등 과학적이면서도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조직

적이고 밀도 있는 NGO 활동으로 전문성 부족이라는 환경 NGO들에 대한

일부 시각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의 민간환경단체는 선진국의 환경 NGO에 비해

조직이나 규모, 재정, 인력, 모든 면에서 열악한 수준이다. 민간환경운동에

있어서도 외적, 내적으로 많은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 NGO의 다양한 환경활동이 환경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민간환경운동 단체들이 환경 NGO로서 기반을 단단히 굳힐 수 있도록 정

부 당국과 보다 전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 최대의

환경운동 단체인 시에라 의 전 회장 수잔 메로우 씨는 1999년 내한했을

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분명히 이의를 제기해야 하지만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언젠가는 대화를 나누어야 할 상대이기 때문에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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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환경보전 활동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인지하고 민

간환경단체의 환경운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이다.

환경보존은 시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

기 위해서는 국가환경정책에 대한 환경 NGO의 참여의 폭도 더욱 늘려나

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에서 압력단체로서의 참여 정도를 더

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환경 NGO는 전문성, 대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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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 dy of NGO's role in the process of

the Environmental decision m aking

Young Joo Song

Dep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choen Shin M. D. Ph . D)

Meaningful involvement by environm ental NGOs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asp ect of environm ental decision m aking. Today, m embers of

citizen groups often participate along with government officials, bu siness

leaders, and other stakeholders, in decisions about whether and how to

deal with environm ental hazards and related risks.

This stu dy describes an important asp ect of NGO to better

community based environm ental decision making. A w ay to look at

NGO's p ow er and leadership is to focu s on recent imp ortant

community decisions.

The objectives of this stu dy are following.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 ental decisions and the structure of Environm ental policy

making process are analyzed .

Second, the activity of environm ental NGO is examined and the

major action and sp ectrum of environmental NGO are analyzed .

Third, the role of NGO' s case stu dy in the policy of the

environm ental p olicy form ation, how the government decide to give up

- 64 -



their construction plan of Tonggang Dam . And this chapter deals with

how to p erform Citizen group' s activity with the change of times and

how to improve their plans of Citizen group' s activity.

For this analysis, this stu dy takes a regulatory case in battle against

Tonggang Dam Construction, showing that the This stu dy is tested

throu gh the roles of the related group s and NGOs as counterp arts. This

stu dy consisted of four chapters.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the scop e and method of this stu dy.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structure of environm ental p olicy

making process and the role of NGOs in the environm ental p olicy

making.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the case stu dy of Youngw ol Dam on

the Tong River . It show s how the camp aign to stop the damming of

the beautiful Tong River at the heart of the government' s outdated

w ater and w etland p olicies. It docum ents the quiet revolu tion in

environm ental decision m aking that is occurring today to improve the

process and the outcomes of environmental decisions. This ends m any

years of national debate over the controversial project . The m ajor aim of

the government' s multipurp ose Youngw ol dam construction w as to m eet

fu ture w ater shortage in the Han River valleys. Many civic

organizations and environm ental group s have fiercely opp osed the plan

fearing the destruction of the regions's natural treasures, preserves, and

rich archaeological sites as w ell as wildlife.

The fourth chapter is the summary and conclusion of this stu dy.

In conclusion, it is becoming clear that the public is increasingly

dissatisfied with environmental decisions that affect them but in w hich

they do not p articipate. It is imperative , therefore, that w e involve

communities and citizens m eaningfully in environmental decisions that

affect them . NGO' s involvem ent should be built to the institu 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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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 orks of regulatory agencies and bu sinesses in w ays that foster

integrated decision making, promote understanding, and build tru st.

It is now apparent that our fu ture w ell-being and the w elfare of

generations to come dep end on environm ental decisions w e make today.

Confronted with difficu lt, interconnected choices about technology,

energy, environm ental qu ality, population growth, human health, and

economic prosp erity, w e can no longer afford to m ake ill-considered,

short-sighted decisions that bring short -term benefits to a few, and

long-term problem s to everyone. Unless and until w e find w ays to

overcom e these obstacles, solu tions will com e slowly, despite the need

for sw ift action .

- 66 -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NGO 역할 분석 송영주 2000 연세대 환경관리학과 석사
	표지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환경 정책 결정 과정과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제 1 절 우리 나라 환경 정책과 결정
	1. 정책 대상으로서 국내 환경 문제의 특징
	2. 국내 환경 행정체계와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

	제 2 절 환경 정책 결정 과정의 역학 구조
	제 3 절 민간 환경단체 활동의 역할
	1. 민간 환경 NGO 현황
	2. 주요 민간 환경운동
	3. 민간 환경 단체의 역할과 문제점


	제 3 장 동강 댐 건설 백지화 운동 사례 연구
	제 1 절 사례 분석을 위한 분석 틀
	제 2 절 사례 개요
	1. 사례의 선정 이유
	2. 동강 댐 현황 및 사례 개요

	제 3 절 동강 댐 건설 철회 과정에서 참여 집단의 대응
	1. 정부
	2. 국회, 정치권
	3. 지역주민
	4. 언론

	제 4 절 민간환경단체의 대응 활동
	1. 국내 환경 단체의 활동
	2. 민간환경단체 역할에 대한 평가


	제 4 장 결   론
	Reference
	참 고 문 헌
	ABSTRACT

	LIST
	그림 및 표차례
	그림 [2-1]환경부 조직도
	그림 [2-2]환경정책 결정체계
	그림 [2-3]환경운동연합조직도
	그림 [3-1]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환경 NGO 의 역할분석
	표 [3-1]동강댐 건설 백지화 결정과정



